
 

 

 

트럼프式 중동 승부수와 北核 담판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2018.05.16. 

 

 

 

1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선언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미국은 대규모 

이전식을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열었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이날을 ‘분노의 

날’로 정해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맞섰다. 가자지구에서는 시위대와 이스라엘군의 충돌로 

50여 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군의 강경 진압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엔은 194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느 쪽도 아닌 국제사회의 관할 아래로 

두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예루살렘 

전체를 점령했고, 같은 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철수 결의안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에도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결정을 무시했다.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함께 맺은 핵(核) 협정에서 탈퇴했고, 이란 

제재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5개국과 이란은 핵 협정에 계속 남겠다고 했다. 

하지만, 영국·프랑스·독일 기업들이 곧 미국 제재의 타격을 받을 테고 협정 유지의 운명은 

그다지 밝지 않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가 흔들리는 만큼 중동 내 비확산의 불안한 

균형도 살얼음판이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다시 시작하면 우라늄 농축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왔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농축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제 석유 시장도 다가올 불확실의 주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왜 국제사회의 논란과 혼란을 무릅쓰고 대사관 이전과 핵 협정 

탈퇴를 강행했을까? 대통령 개인의 승부사 기질이다. 국내 정치적 성과도 미미한데 러시아 

게이트에 이어 성추문 스캔들이 꼬리를 물자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 돌파를 위해 대외정책 

카드를 썼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파격적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국내 충성파 지지층인 백인 복음주의자들을 

결집시키기에 적격이다. 외교정책 분야는 의회의 압박이 덜 해 대통령의 의지를 

밀어붙이기에도 쉽다. 문제는 대사관 이전과 핵 협정 탈퇴 이후의 구체적 계획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쌓아온 외교정책의 전통적 룰을 전격적으로 파기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규범도 어기며 실질적인 후속 대안을 내놓지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한 중동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부쩍 잦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이란에는 정권 교체의 최종 

목표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한다. 

당일 분위기는 두 정상의 승부사 기질로 인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회담 이후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중동정책을 통해 보여온 행보를 볼 때 국제규범과 다자적 합의, 

만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후속 방안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지지층 결집, 

이분법적 사고, 기존의 관행 파괴가 트럼프 외교정책의 기반을 이뤘다. 북핵(北核)의 경우 

그의 획기적이고 틀을 깨는 접근법이 작동하길 바라지만, 북한 지도자의 계산법과 

맞아떨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다. 

 

 

* 본 글은 05월  15일자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